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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복지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복지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복지 증세에 대한 저항

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만큼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만족도를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더불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 선호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공급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 분야별 정책 만족도와 복지정책 방향 및 공급 형태라는 관점에서 시민의 정책 선호 성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주

거, 교육, 고용, 문화 분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복지혜택의 인식 수준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 인

식 및 공급 형태에서는 보편복지, 전면무상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사람은 세부담 만큼 복지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인지하

고 있었으나, 능력비례 부담, 저부담 저복지, 복지 질의 가치를 선호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복지혜택 인식을 보였다. 복지 

수요에 따른 정책 선호도를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과 공급 형태를 개선하여 복지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이해하고, 복지제도의 체계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_ 복지정책 방향, 복지공급 형태, 정책 만족도, 복지혜택 인식, 복지 인식

     *  본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FOUR 「공감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 교육연구단」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관리번호 4199990114294)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제1저자) 
  ***  국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공동저자) 



ISSN 2005-8349	 GRI REVIEW Vol. 24, No. 4, November 2022

The Influence of Welfare Policy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n Perceived Welfare Benefits: 

Analyzing the Seoul Welfare Survey Data*

Park, Jiwon** / Nam, Hyundong*** / Nam, Taewoo****

Key words _  Welfare policy direction, Welfare supply type, Policy satisfaction, Welfare benefit awareness,  
Welfare attitud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BK21-FOUR toward Empathic Innovation: Through Platform Governance Education and Research Programs: 
#4199990114294)

  **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First Author)
 *** Senior Researcher, Governance Policy Institute(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sion, Sungkyunkwan University(Co-author)

The fiscal expenditure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Korea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steadily increasing. Despite the fact that a tax increase is unavoidable to cover welfare 

expenditures, the public has a negative attitude toward welfare tax increases. To alleviate 

resistance to the welfare tax increase, trust that people can enjoy welfare benefits equal to the 

amount of tax paid must be based. In order to increase the sense of welfa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welfare policies through policy satisfaction, as well as to consider 

the direction and supply type of welfare policies preferred by individuals to meet the needs of 

citizen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preferences of citizens in terms of policy 

satisfaction by sectors in Seoul, welfare policy direction, and supply type. As a result of the 

study, satisfaction with policies in the fields of housing, education, employment, and culture was 

confirmed to 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awareness of welfare benefits. In terms 

of welfare policy direction and supply type, those who pursue universal welfare and free welfare 

policies recognized that welfare benefits would return as much as the tax burden, but those who 

preferred the value of burden proportional to ability, low welfare with low burden, and quality 

of welfare showed a nega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welfare benefits. Various policy efforts 

are required to understand how welfare policies affect the lives of citizens by identifying policy 

preferences according to welfare demand and improving the direction and supply of welfare 

policies and increasing social trust in the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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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국가 전체 재정지출(624.3조 원)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1%이다. 사회보험의 성숙,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 욕구 증가 등 사회

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경환, 2011). OECD 국가 중

에서도 한국은 공공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적극적인 국가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OECD 회원국 중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가는 한국

이 4.7배로 가장 높으며, 순서대로 터키(3.2배), 멕시코(2.4배), 일본(2.1배) 등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이 어려우므로, 지속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협

의가 요구된다(Barnes, 1999; Andreassen, 2018). 복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출구조를 개선

하거나 추가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함이 

제기되고 있다(이충환, 2015; 강욱모, 2018). 기획재정부는 2020년 9월 2일에 발표한 2020~2060 장

기재정 전망에서 사회·복지 확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 증가할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일반

적으로 국민은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필요한 세금 부담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난다(김사현, 2015; 이상록·김형관, 2021).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증세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장승진, 2017). 복지정책

은 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수혜는 부담을 수반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은 복지정책

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이미숙, 2020). 따라서, 복지정책 운용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윤상용 외, 2019),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 태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

어야 한다(김영순·여유진, 2011).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는 정부가 복지제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정부 신뢰, 정책 지지 또

는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복지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이정은, 

2020). 국가 복지지출 규모에 비례하여 한정된 자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는 사회구성원에 태도

가 정책 개혁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Calzada and Del Pino(2008)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태도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 투자의 개선과 증가를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본다(Garritzmann et al., 2021).

김기태 외(2019)는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정책과 국민의 수요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책에 대한 체

감도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요자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복지정책 수요 분석이 필

요하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복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종합적인 정책 선호가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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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되어야 하며(Brooks & Manza, 2006), 복지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

스의 양과 질, 기간 등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문종열·김기현, 2014).

사회적 합의와 복지 태도는 문화적 맥락에서 현재 사회의 상황과 복지 이슈에 대한 가치판단이 반영

되는 것으로(조남경, 2013), 복지 인식이나 복지서비스의 공급 형태가 조세부담 또는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뒤따른다. 따라서 인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다양한 요인을 통합

적인 관점에서 수요자의 평가를 반영하고 실효적인 복지정책에 따라 복지혜택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완화하는 목적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정책 만족도와 복지 인식 및 공급 형

태가 복지혜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복지제도의 체계에 대

한 사회적 믿음을 높이기 위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정책과 평가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이다(Midgley and Livermore, 2009).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득 지원과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정책은 물질적인 측면과 아울러,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조건 등과 같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삶

의 측면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Erikson, 1993).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노인 인구 비율 등의 수치만으로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수요자인 국민이 체

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김용하 외, 2011). 복지수급자 비율 감소 등 경제지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복지개혁과 같은 정책 변화의 영향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Hollar(2003)는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를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서비스 전달에 대한 결과평가 기준으로 사용됐으며, 사회복지 영역

에서도 이용자 만족은 효과성 차원에서 결과평가의 한 영역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Kosciulek, 

2003). 복지정책 평가에 있어 정홍원 외(2016)는 복지 체감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가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복지정책은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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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혜규(2008)는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과정에서 수요자 중

심의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공정책 분야에서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정부가 시민의 선호를 얼마나 잘 반영해서 성과를 창출

하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질과 수요자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Parasuraman et al.(1988)은 서비스 질을 향상함으로써 수요자 만족 및 서비스 성과가 제고된다고 보

고 있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정책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이 잦은 재난 안전, 사회

복지 등 분야의 서비스는 시민의 만족도가 정부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박경수 외, 

2014). 

따라서, 시민의 정책 만족도는 정부 기관의 주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

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박정호, 2014). 게다가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

는 성과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Franklin et al., 2009). 신동면·김도한(2012)은 

사회서비스 성과관리를 평가하는 데 기존의 결과 중심의 지표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므로 수혜

자의 서비스 만족도라는 질적 지표를 활용하여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다. 앞서 기술한 연구들은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성과 목표를 수혜자의 만족도 관점

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박경수 외, 2014).

최근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

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의 위기가 확대되고 기존의 사회보

장체계가 한계를 보이게 되면서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김태완, 2020). 황혜신 외

(2021)는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성과관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실질적인 이해도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로 증가한 복지 수요에 대응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야 할 필

요가 있으며,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수요자 관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복지 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지역사회가 이행하는 전반적 복지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평등과 분배에 대한 구성원의 선호도 

및 사회적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함철호·이중섭, 2010). 그러므로 사회구성원이 어떠한 이념 성향

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정세희·문영규, 2015). 복

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우선순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사회복지제도의 결정이나 문제해결 방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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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Svallfors, 

2010; Mewes and Mau, 2013). 복지정책 평가에서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인식의 영

향력을 고려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복지제도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연구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신념 및 가치와 행동 성향은 복지 인식, 복지 의식, 복지 태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복지 인식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가치나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면(정세희·문영

규, 2015), 복지 태도는 이러한 마음을 기반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나 지지 등 행동 성향

에 초점을 둔다(김영순·여유진, 2011; 김현정 외, 201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복지 인식은 복지에 대

한 신념이나 믿음, 행동 지향과 아울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식, 복지

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사현·홍경준, 2010; 여유진, 2011; 김

현정 외, 2015; 정세희·문영규, 2015). 앞서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복지 인식이라는 용어가 서울시민의 복지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

였다. 

복지 인식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구성개념을 범주화하기 위

해서 다양한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 이한나·이미라(2010)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등 4가

지로 구성하였다. 노대명·전지현(2011)은 현실 인식과 당위성을 고려하여 복지 태도를 크게 재분배 원

칙, 개별제도, 재정부담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의 복지 책임(이아름, 2010; 김

상돈·박지영, 2018; 김형관·이상록, 2019), 복지 확대에 대한 지지 여부(류진석, 2004), 증세에 대한 

성향(전희정·서동희, 2015),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가치지향(김수완 외, 2014; 김사현, 2015; 김상돈·박

지영, 2018) 등 다양한 측정지표가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복지에 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측정하

기 위한 구성 문항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를 기반으로 형성되

고 학습된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신영, 2010). 

3. 복지혜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가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증세에 대한 인식

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손병돈, 2016; 이승주·박소영, 2019; 

이미숙, 2020; 이상록·김형관, 2021).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증세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합의를 마련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주혜린·황정윤, 2020). 세금 납부

에 따른 미래의 세수 혜택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Scholz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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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bell, 1998), 정부에 대한 신뢰는 지각된 공정성에 영향을 미쳐 조세에 대한 순응을 끌어낼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Jimenez and Iyer, 2016). 따라서, 증세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세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지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인식과 

관련된 평가가 요구된다.

정부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정부 신뢰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순응으로 

이어진다(이승종, 2010).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결과는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Nye et al., 1997)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Hetherington and Nugent, 2001; 최지민·김순은, 2014), 이를 기반으로 정부

에 대한 신뢰 수준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며(이현우, 2013), 복지 증세에 대한 의향을 높인다(박경돈, 2015). 

또한, 사회적 교환(Exchange Context) 관점에서는 시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수록 납세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진다고 본다(Cowell & Gordon, 1988; 문승민·최선

미, 2019). 게다가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지가 다르며, 정책을 통

해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느낄수록 세금 부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이윤경, 2017). 여러 선행연

구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복지정책 만족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 

수혜 여부와 인구 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가치지향의 영향을 받는다(김흥주 외, 

2015). 

반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가 아니면, 정책 평가를 위한 특별한 정보가 없는 경우 정치적 요

인에 따라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황아란·서복경, 2012). 또한, 증세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지향하는 이

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금종예·금현섭, 2017). 실제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일수록 복지 

확대와 증세에 긍정적이며(이현우, 2013; Taylor-Gooby, 2001; Sallfors, 2011), 성장보다 분배정의

를 지향할수록 정부의 복지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Craig et al., 2006). 증세 등의 사회적 비

용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의 경우 세금을 사용한 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나 정부에 대한 신뢰, 지지 여부 

등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바뀔 수 있다(금종예·금현섭, 2017; 이승주·박소영, 2019). 즉 증세가 수반

되는 복지 확대는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금현섭·백승주, 2015). 

복지 재정지출이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관련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등 복지 욕구에 대한 대응력과 책

임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지출 수준이나 증가 속도에 비해 지체된 것으로 보

고된다(박세경 외, 2019). 복지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의 양과 질, 기

간 등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는 체감도를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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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열·김기현, 2014).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대상의 보편화 정도, 서비스 전문성 수준, 제공기관이나 

인력의 규모, 서비스 내용의 편차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신복기 외, 2003; 박세경 외, 2015), 서

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체감도를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정책 수립에 다양한 가치와 욕구를 반영하는 절차와 정책 평가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김희진·전희정, 2010), 구체적인 방안으로 강호진(2004)은 복지시설에 대한 물

리적 접근성, 비용 수준, 다양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이 검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4. 서울시 사회복지제도

서울시는 시민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상자별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체계 개선과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안심 복지, 수

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등의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복지정책실, 

2022).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도적 복지 수행도 강조되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지방정부 

최초로 소득, 주거, 건강, 교육, 돌봄 등 5대 분야에서의 최저 및 적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사업을 설정하였다. 서울시민 복지 기준은 복지를 시민권 차원에서 누려야 할 

수준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조망한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강제상 외, 2014). 

서울시는 시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별 성과분석과 시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데 있어 다양한 

시민 체감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문제와 수요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사업

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 돌봄 인프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1인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

서의 지표를 측정하여 공개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0).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표적인 중심 사업으로써 찾아가는 동네 사업은 지자체 기능을 개편함

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선보이

고 있다(김정현, 2017). 세부적으로 평가 운영 및 지표 검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 자치구와 협의하여 발굴체계의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계획은 복지 사각

지대 해소에 있어 지역주민의 인적 안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영글 외, 2021), 지역주민의 참

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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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형태 세부 내용

가구 
일반사항

가구 특성 성별, 연령 동거상태, 학력, 혼인, 가구 상태 등

주거실태 주택 거주기간, 점유 형태, 주택의 특성

경제활동

근로 상황 근로와 관련된 형태 및 환경

가계지출 생활비지출액, 세금, 사회보장제도 특징

소득 가구 총소득과 사회 경제적 지위

자산 및 부채 부동산 및 부채액과 부채 상황

건강과 
의료이용

건강 상태 및 장애 현황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질병·질환 여부, 장애 현황

식생활 식생활 형편 및 이와 관련된 경험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지출액, 의료사업 이용실태

정신건강 정신적 감정 상태 및 정신 건강복지 이용실태

가족생활
여가 및
사회활동

가족생활 및 관계 가족생활 만족도와 가족관계

출산과 양육 자녀 계획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복지 이용실태

여가 활동 여가 활동과 대인 관계

평생교육 평생교육 이용 특징

사회 활동 사회 활동 참여 경험 및 사회적 관계 특성

노인 돌봄 실태 돌봄 경험 및 인식 수준과 이용의 심리적 특징

복지
서비스 이용

기초생활보장 저소득복지사업 이용실태 및 사용 목적과 특징

영유아, 청소년 복지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 이용 만족도

청년 중장년 복지 청년 사업 이용 목적과 특징

노인 복지 연금 수급 여부와 생활 지원사업의 목적과 특성

장애인 복지 장애연금 수급 현황과 관련 지원사업 특성

1인 가구 1인 가구 만족 및 지원사업 특징

복지 의식 
및 욕구

삶의 질
정책 만족

삶의 질 수준, 정책 만족도, 정책 개선도 등을 조사 하여, 행복 지수에 반영
행복 지수

복지정책 
방향

정책 방향

정책의 지원 수준 충분성과 정책 방향, 복지 대상, 비용부담, 복지수준 의견 등을 
조사하여 세금을 부담한 만큼 복지혜택 인식에 대한 기대감 측정

복지 대상

비용 부담

복지 수준

복지시설 
공급 형태

거리·규모 지역 내 설치되는 주요 복지시설 이용실태, 복지시설 및 공급 형태 선호도 등을 
조사비용 부담

자료: 2020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편, 공적 지원사업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우나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제도적 지원받지 못하

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 서울형 긴급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적 지

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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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위축, 소득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 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를 수행하고 있다(서울특별

시, 2020). 

앞서 서울시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복지 의식과 욕구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의 목적을 설정하고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사회복지 수준을 향상

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체적인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경제활동, 건강과 의료 이용, 

가족생활, 여가 및 사회 활동, 복지서비스 이용과 복지 의식 및 욕구 등을 조사하여 정책에 수렴하기 위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시민의 복지 태도가 사회현상의 

변화와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점검함으로써 복지수준과 정책성과에 방향성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지닌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문진영·유미선, 2021), 정책에 대한 인

식이나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승주·박소영, 2019; 이미숙, 

2020; 최정윤·유두호, 2022) 등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복지혜택 인식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진술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 인식의 영향요인을 통합

하여 분야별 복지정책 만족도와 복지정책 방향 및 공급 형태가 복지혜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복지 분야별 정책 만족도는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복지서비스 정책 방향은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복지서비스 공급 형태는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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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서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20년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변화 추적을 위한 데이터 구축하고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근거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

다(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2020). 본 조사자료가 서울시 복지와 관련하여 다각도의 연구가 수행된 만

큼, 서울시 복지 정책성과와 주민들의 복지 인식에 관한 특성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29일 동안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컴퓨터를 활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CAPI, 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로 이루어졌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 조사구를 기반으로 다단계층화비례 

배분 방식과 계통추출법으로 추출된 3,027가구를 본 연구의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3. 변수의 측정 및 분석 방법

종속변수인 복지혜택 인식은 응답자가 자신이 세금을 부담한 만큼 복지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

는지에 대한 문항이다.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세금을 부담한 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중 ‘복지 분야별 정책 만족도’는 서울시

의 분야별 복지정책 및 지원 수준의 충분 정도를 의미한다. 연구에 사용된 복지 분야는 보호 안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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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7가지로 구성된다. 기존 설문 문항에서 ‘아동 돌봄’과 ‘성인 돌

봄’ 문항은 ‘해당되지 않음’으로 응답한 사례가 많아 제외하였다. 구성된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정책과 지원 수준이 충분함을 나타낸다. 

<표 2>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정방법

종속변수 복지혜택 인식 세금을 부담한 만큼 복지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
리커트 5점

 척도

독립변수

 정책 만족도 분야별 서울시의 복지 관련 정책과 지원 수준이 충분 정도1)

복지인식

지향하는 복지정책 방향 
정책방향 : 분배지향/중립/성장우선
복지대상 : 선별복지/중립/보편복지
비용부담 : 능력비례부담/중립/전면 무상
복지수준 : 저부담저복지/중립/고부담·복지

중립을 준거집단으로 
각 정책 방향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측정

공급 형태
선호하는 복지시설 공급형태
거리규모 : 대규모 시설/중립/가까운 시설
비용부담 : 비용부담/중립/높은 질

통제변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권역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준거집단: 도심권

성별 가구주 성별 준거집단: 남성

연령 가구주 연령 가구주 출생년도

학력수준 최종학력 준거집단 : 고졸

배우자 현재 배우자 유무 준거집단 : 기혼

계층의식 주관적 계층의식 소득수준

가구소득 월 가구소득 ln(월 가구소득)

1)  ①보호안전 : 학대 예방 및 보호 인프라,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②건강: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예방적 건강 관리, 의료 
접근성 제고, ③교육 : 평생 학습 보장,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취약계층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 ④고용 : 취업취약계층 및 근로빈
곤층 자립지원,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형성, ⑤주거 :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성 향상, ⑥문화여가 : 문화
향유 기회 보장,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⑦환경 :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다음으로 복지 인식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 방안에 대한 문항으로, 정책 방향, 복지 대

상, 비용부담, 복지수준 등 4가지 하위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정책 방향은 성장과 분배, 복지 대상은 선

별과 보편, 비용부담은 능력비례 부담과 전면무상, 복지수준은 저부담·저복지와 고부담·고복지에 대한 

선호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쌍대비교 형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분석에서는 중립인 집단을 준거집단으

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공급 형태는 복지시설의 공급 형태별 선호도를 

의미하며, 거리와 규모, 비용부담 등 2가지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다. 정책 방향과 마찬가지로 쌍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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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복지혜택 인식에 주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 권역, 성별, 연령, 학력 

수준, 배우자 유무, 계층의식, 가구소득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 복지 관

련 예산의 편차가 존재하고, 복지서비스 공급에도 격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도심권을 준거집단으로 설

정하여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의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연령, 교육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주관적 요인으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복지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고려되는 만큼 본 연구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적합하여 사용하였다(주은선·백정미, 

2007; 안상훈, 2020).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3,027가구이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에 대한 구체적인 인구 사회학적 특

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성이 80.3%(2,430명)를, 여성이 19.7%(597명)를 차

지하였다. 나이는 60세 이상이 31.3%(9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23.3%, 705명), 40대(21.1%, 

639명), 30대(21.1%, 639명), 20대(3.1%, 95명), 20세 미만(0.0%, 1명) 순서로 확인되었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빈도 비율 (%) 변수 빈도 비율 (%)

성별
남자 2,430 80.3

권역

도심권 163 5.4

여자 597 19.7 동북권 944 31.2

나이

20세 미만 1 0.0 서북권 365 12.1

20~29세 95 3.1 서남궈 951 31.4

30~39세 639 21.1 동남권 604 19.9

40~49세 639 21.1

계층의식

상하 21 0.7

50~59세 705 23.3 중상 457 15.1

60세 이상 948 31.3 중하 1,459 48.2

혼인
유배우자 2,234 73.8 하상 892 29.5

무배우자1) 793 26.2 하하 19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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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고졸 미만 133 4.4

소득

100만원> 49 1.6

고졸 1,156 38.2 100만원≤, 200만원> 279 9.2

대졸 1,710 56.5 200만원≤, 300만원> 604 20.0

대학원졸 28 0.9 300만원≤, 400만원> 622 20.5

가구원수

1인 가구 640 21.1 400만원≤, 500만원> 551 18.2

2인 가구 1,090 36.0 500만원≤, 600만원> 341 11.3

3인 가구 905 29.9 600만원≤, 700만원> 254 8.4

4인 가구 372 12.3 700만원≤ 327 10.8

5인 가구≥ 20 0.7 전체 3,027 100

1)  현재 배우자가 없는 모든 상태를 포함하며, 사별, 이혼, 별거, 미혼(만 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등이 해당한다.

혼인 특성에서는 기혼자가 73.8%(2,234명)로 미혼(26.2%, 793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에서는 고졸(38.2%, 1,156명), 고졸미만(4.4%, 133명), 대학원 졸업 (0.9%, 28명)순으로 나타났

다.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36.0%(1,09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순서대로 1인 가구(21.1%, 

640명), 4인 가구(12.3%, 372명), 5인 가구 이상(0.7%, 2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역은 서남권이 

31.4%(95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동북권(31.2%, 944명), 동남권(19.9%, 604명), 서북권

(12.1%, 365명), 도심권(5.4%, 163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계층의식은 중하가 48.2%(1,459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하상(29.5%, 892명), 중상(15.1%, 457명), 하하(6.5%, 198명), 상하(0.7%, 

21명)의 순서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20.5%(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0%, 604명), 400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18.2%, 551명),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11.3%, 341명), 700만원 이상(10.8%, 327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9.2%, 279명),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8.4%, 254명), 100만원 미만

(1.6%, 49명)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만족도와 정책 방향성 및 공급 형태가 복지혜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에 앞서 주요 변

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양측검정을 한 결과, 대부분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인 복지혜택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 

 

1) 구체적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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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 결과

분야별 정책 만족도와 복지정책 방향 및 공급 형태가 복지혜택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

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모형 전체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 검증은 분산팽창요인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모두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별 복지정책 중 순서대로 주거(β=.109***), 

교육(β=.078***), 고용(β=.059**), 문화(β=.059**)가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의 분야인 보호 안전, 건강, 환경에 관한 정책 만족도는 복지혜택 인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정책 만족도에서는 주거, 교육, 고용, 문화 분야의 복지정책과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체감할수록 자신이 세금을 부담한 만큼 향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복지혜택 인식

B S.E. β t p VIF

독립
변수

정책
만족도

보호안전 -.027 .022 -.027 -1.252 .211 .635

건강 .031 .020 .032 1.507 .132 .647

교육 .073 .020 .078 3.652 .000 .652

고용 .049 .019 .059 2.628 .009 .592

주거 .091 .018 .109 4.922 .000 .597

문화 .056 .021 .059 2.670 .008 .612

환경 -.001 .022 -.001 -.055 .956 .531

복지인식
및

공급형태

성장지향 -.012 .035 -.007 -.326 .744 .635

분배지향 .045 .033 .030 1.361 .173 .596

선별복지 -.029 .034 -.018 -.859 .390 .659

보편복지 .073 .033 .047 2.236 .025 .656

능력비례부담 -.162 .032 -.101 -5.130 .000 .760

전면무상 .084 .032 .052 2.600 .009 .748

저부담저복지 -.071 .033 -.041 -2.130 .033 .789

고부담고복지 .033 .032 .021 1.048 .295 .769

규모 .034 .039 .018 .874 .382 .666

거리 .014 .031 .009 .440 .660 .653

비용 .023 .037 .012 .620 .535 .765

복지 질 -.089 .031 -.059 -2.899 .004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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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변수

서남권 -.052 .045 -.031 -1.154 .249 .420

서북권 -.061 .049 -.030 -1.248 .212 .494

동북권 .018 .045 .011 .391 .696 .408

동남권 -.146 .048 -.079 -3.036 .002 .434

성별 -.036 .048 -.019 -.746 .456 .443

연령 -.001 .001 -.025 -1.061 .289 .531

배우자 유무 -.044 .053 -.026 -.824 .410 .295

고졸미만 -.085 .069 -.024 -1.236 .216 .812

대졸 .004 .035 .003 .108 .914 .520

대학원졸 -.063 .136 -.008 -.464 .643 .939

주관적 계층의식 .013 .019 .014 .700 .484 .696

가구원 수 -.018 .020 -.023 -.900 .368 .438

가구소득 .028 .034 .021 .839 .401 .480

(상수) 2.172 .279 -　 7.777 .000 -　

R 제곱 .117

수정된 R 제곱 .107

F 12.342***

***p<.001, **p<.01, *p<.05

둘째, 복지 인식에서 보편복지(β=.047*)와 전면무상(β=.052**)은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능력비례부담(β=-.101***), 저부담저복지(β=-.041*)는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장지향, 분배지향, 선별복지, 고부담·고복지 변수는 복

지혜택 인식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복지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체계가 중립인 사람

에 비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전면무상의 복지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복지혜택 인

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능력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복지혜택이 

적더라도 비용부담이 적은 것을 선호할수록 복지혜택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급 형태에서는 복지 질(β=-.059**)이 복지혜택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규모, 거리, 비용 변수는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공급 형태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비용에 비해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자신이 납부한 세금만큼 미래에 복지혜택으로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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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복지 증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복지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복지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복지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 복지정책 영역별 만족도, 복지 인식 및 

공급 형태가 전반적인 복지혜택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복지정책에

서 주거, 교육, 고용, 문화 분야가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

으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복지 증세 관련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

힌 선행연구와 부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복지 인식 및 공급 형태에서 보편복지, 전면무상

은 복지혜택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지만, 능력비례부담, 저부담·저복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질적인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사

람은 복지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복지정책과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가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복지 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Roosma et al., 2013; 이민호, 2021), 증세

와 같은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현우·박시남, 2016; 이승주·박소

영, 2019) 등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시민의 복지이해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정책 만족도와 복지 인

식 및 공급 형태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전술된 근거는 정책 

만족도라는 정책의 성과 측면과 아울러 개인의 주관적인 복지 인식이 복지혜택 인식에 미친 영향을 규

명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의 복지정책에서 순서대로 주거, 교육, 고용, 문화 분야의 정책 만족도가 복지혜택의 인식 수

준과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성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주거 분야의 정책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관련 정책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반적인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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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분야별 특성에 따라 시민들의 만족도는 다르며, 만족도가 높은 정책일수록 재원 마련을 위

한 증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최정윤·유두호, 2022). 따라서 서울시는 보호 안전, 건강, 교육 등 여

러 분야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체감도와 만족도를 늘

리고, 복지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복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

가 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복지 확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 조사 외에 생애주기별 우선

순위가 다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복지혜

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은 보호 안전, 건강,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

하다. 정책 사업에 대한 인지가 정책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기존 연구(김흥주 외, 2014)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분야의 복지혜택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역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 인식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전면무상의 복지정책 방향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신

이 세금을 부담한 만큼 복지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믿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 증세에 대하여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도덕적 의무감이나 가치 관련 변수가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

로 고려될 수 있다(이미숙, 2020). 다수의 시민이 복지 증세 부담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와 전면무상 복

지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서울시는 복지 증세를 위한 비용 확보에 보편적 복지와 전면무상의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민호(2021)는 복지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 확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복지 태도를 파악하여 국

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반면, 복지의 질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능력에 따라 지불하는 것만큼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복지서비스 질이 현재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비

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신뢰받는 정부가 되

기 위해서는 서비스 비용을 높이더라도 내용구성과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수혜자의 수

요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개설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 관련 과세체계 공정성, 행정 

신뢰성 등 세금 부담에 대한 경험과 판단이 복지 태도 형성에 영향(손병돈, 2016)을 미치는 등 여러 측

면에서 복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논의도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

가 있다. 복지혜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특

정 분야의 복지정책 만족도, 복지 인식, 복지서비스 공급형태에만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더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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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135** 1 　 　 　 　 　 　 　 　 　 　 　 　 　 　 　 　 　 　

3 .166** .339** 1 　 　 　 　 　 　 　 　 　 　 　 　 　 　 　 　 　

4 .196** .384** .418** 1 　 　 　 　 　 　 　 　 　 　 　 　 　 　 　 　

5 .202** .450** .381** .416** 1 　 　 　 　 　 　 　 　 　 　 　 　 　 　 　

6 .229** .450** .418** .396** .512** 1 　 　 　 　 　 　 　 　 　 　 　 　 　 　

7 .190** .438** .434** .433** .428** .428** 1 　 　 　 　 　 　 　 　 　 　 　 　 　

8 .176** .454** .497** .469** .503** .470** .511** 1 　 　 　 　 　 　 　 　 　 　 　 　

9 -.048** -.032 .025 .040* -.039* -.053** -.009 -.010 1 　 　 　 　 　 　 　 　 　 　 　

10 .075** .083** .024 .031 .052** .078** .057** .051** -.539** 1 　 　 　 　 　 　 　 　 　 　

11 -.082** -.062** -.057** -.071** -.092** -.071** -.047** -.067** .058** -.098** 1 　 　 　 　 　 　 　 　 　

12 .097** .084** .134** .128** .109** .117** .122** .113** .002 .060** -.498** 1 　 　 　 　 　 　 　 　

13 -.159** -.018 -.046* -.049** -.075** -.099** -.058** -.082** .075** -.020 .068** -.043* 1 　 　 　 　 　 　 　

14 .132** .029 .094** .098** .065** .067** .102** .101** .006 .080** -.052** .065** -.424** 1 　 　 　 　 　 　

15 -.088** -.073** -.026 -.057** -.067** -.092** -.017 -.040* .149** -.048** .104** .016 .113** -.041* 1 　 　 　 　 　

16 .066** .065** .033 .047* .048** .061** .033 .033 -.070** .198** -.002 .089** -.028 .129** -.356** 1 　 　 　 　

17 .033 .086** .024 .079** .073** .045* .084** .080** .162** -.027 .018 .081** .054** .055** .062** -.004 1 　 　 　

18 -.012 -.028 .014 -.069** -.053** -.012 -.017 -.014 -.055** .204** .068** .021 .070** .076** .024 .140** -.448** 1 　 　

19 .026 .050** .039* .011 .051** .016 .046* .040* .004 -.039* .184** -.088** .013 .016 .105** -.059** -.028 .017 1 　

20 -.032 .048** .048** .065** .040* .030 .015 .036* .084** .042* -.004 .191** .066** .093** -.001 .191** .164** .111** -.388** 1

***p<.001, **p<.01, *p<.05

1. 복지혜택 인식, 2. 보호안전, 3. 건강, 4. 교육, 5. 고용, 6. 주거, 7. 문화여가, 8. 환경, 9. 성장지향, 10. 분배지향, 11. 선별복지,  
12. 보편복지, 13.능력비례, 14. 전면무상, 15. 저부담저복지, 16. 고부담고복지, 17. 규모, 18. 거리, 19. 비용, 20. 복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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